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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청일전쟁이 발발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새삼 그 사건을 주목

하는 것은 현재 동북아 정세 속의 우리 처지가 그때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청나라와 

이에 도전하는 신 발흥국 일본 간에 세력다툼이 생겼고, 그것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일

전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우리의 정세 인식과 외교안보 책략의 실패가 이후 우리 민족사를 불행의 

늪에 빠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은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발생하자 청군에 개입을 

요청했고, 일본은 톈진조약을 빌미로 조선에 침입하여 식민지 경략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자주적 개혁이 완전히 좌절되고 일본 제국주의에 합병당해 수탈의 대상

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동족 간에 전쟁까지 치르

게 되었습니다. 실로 고통과 불행으로 얼룩진 모진 세월을 겪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G2로서 서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이 군사

대국을 지향하고 러시아가 팽창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북한의 핵문제까지 

겹쳐 중층적인 불안정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은 이러한 역

학관계에 대결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적 국가발전

을 위해 외교안보의 방향타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총체적 부실과 무책임으로 부끄러운 참사를 겪고 서로의 ‘안녕’을 물어야 하는 우리 

국민들, 결코 건강하다 말할 수 없는 2014년 현 우리 사회에 주는 1894년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볼 때입니다. 섣불리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다 크나큰 화를 부른 전략적 지혜의 

부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제 68

차 전문가포럼을 개최해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역사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5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발 표 1

1894년과 2014년: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의 구조와 변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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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2

청일전쟁과 한반도:

역사적 교훈에서 찾는 한국의 외교･안보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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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열1)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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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중 양강구도 부상과 동북아의 안보 불안정성 증대

  4. 주변국의 한반도 전략

Ⅲ.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목표 및 추진기조

  1. 핵심적인 국가이익과 주권수호

  2. 한반도 평화창출과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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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역육군소장이며 북한학박사로서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는 

초빙교수로,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에서는 겸임교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국가전략론, 대한

민국의 안보전략론,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 등 15권의 책을 저술하고, 상호주의전략 등 40여 편의 논

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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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일전쟁의 배경과 외교·안보전략2)

1. 청일전쟁 당시의 외교·안보 환경 평가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 당시는 국제적으로 제국주의가 확산되는 시기였다. 

서구 열강들은 식민지를 확대하기 위해 극동아시아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영국,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가들은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에서 많은 이

권을 확보한 후 청나라를 복속시키고, 만주지역 및 조선반도에서 이권을 획득하려

는 목적으로 동진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을 무력으로 개항시킨 후 당시 조선을 개항하고, 필리핀 등 아시아 지

역에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태평양지역으로 세력을 확산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영국과 프러시아 등 강한 서부유럽 국가들에 밀려 서진정책을 포기하

고, 시베리아를 넘어 브라디보스톡 방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동진정책과 부동항을 

찾아 남쪽으로 확장하는 남진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청나라는 아편전쟁 이후 1842년 체결한 ‘난징조약’으로 영국을 포함한 서구 열강

들의 침략의 대상이 되었다.3) 난징조약은 당시 ‘중화사상’으로 세계의 중심국가라

고 자부하던 중국이 제국주위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불평등 조약이었다. 또

한 영국과 프랑스는 당시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을 공격하여 1860년에는 ‘베이징조

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을 기점으로 중국의 중화사상은 붕괴되었으며, 중국사회

는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그 후 조선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감

소되었으며, 청일전쟁 당시에는 명목적인 지배권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은 일본

2) 제1장의 내용은 네이버지식백과와 두산백과 사전의 자료를 많이 참조하였으나, 일일이 참조번호를 부여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3) 1842년 8월 영국함대의 갑판에서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역사적인 ‘난징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주

요 내용은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며, 광동, 하문, 복주, 영파, 상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고, 중국은 전

쟁 배상금 1,200만 달러, 몰수된 아편 배상금 600만 달러 등을 3년 안에 영국에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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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으로 하여금 서양 각국과도 조약을 맺도록 조언

하였다. 조선에서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출병하여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선

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1884년에도 조선에서 일본의 지원을 받은 개화파가 ‘갑신정

변(甲申政變)’을 일으키자, 청나라는 군대를 투입해 3일 만에 진압하였다.4)

일본은 미국의 페리함대의 강제 개항 이후로 1854년에는 미일화친조약을, 1858

년에는 불평등조약인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로, 막부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족을 중심으로 명치유신을 단행하여 천황제도와 국가체제를 강화하였으며, 

군사력을 재정비하였다. 특히 영국으로부터는 해군제도를 도입하고, 프러시아로부

터는 육군제도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군사력을 정예화하면서 증강하였다. 또한 제국

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반도를 ‘이익선(利益線)’으로 간주하고 정한론을 내세워 

조선을 정복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5)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를 모방하여 대륙지

역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한반도는 일본의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유신 직후 청국의 간섭을 배제한 채 조선과 수호조약을 강제로 체

결하고(1876), 부산, 인천과 원산을 개항시켰다.

당시 조선은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척화파와 민비를 중심으로 한 개화파로 나누

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정쟁을 지속하였으며, 나라가 가난한 가운데 민중

들은 민생고에 시달려 19세기 초기부터 많은 민란이 발생하였으며,6) 이처럼 민중의 

삶이 비참해지자 최재우는 동학을 창시하였고, 위정자 층에서는 이를 혹세무민이라

고 내몰아 그를 처형하였다.

4) 청·일 양국은 톈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하여, 양국 군대의 철수를 약속하고 이후 한국에 출병할 때는 

상호 통고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청국과 일본의 군대는 조선으로부터 철수하였으나, 청은 위안스

카이(袁世凱)를 조선에 상주시키고 조선의 내치·외교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도 청국의 진

출이 크게 향상되는 등 청은 조선에서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5) 일본의 조야에서는 정한론이 세차게 일고, 1873년에는 이것이 정치문제화 되어 삿슈(薩州) 군벌의 거두

이자 메이지(明治) 신정부의 참의(參議)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및 이다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외무경(外務卿)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등 강경 정한론자들은 조선에 파병하여 무력행사를 하기

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9월에 귀국한 이와쿠라 등 많은 각료들은 국력(國力)의 배양(培養), 내치(內治)

의 선결을 들어 정한론에 반대하여 1개월여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태정대신(太政大臣:首

相)의 대행이 된 이와쿠라는 그해 10월 24일 정한(征韓) 반대를 결정하였다. 사이고를 비롯한 정한파의 

다섯 참의는 각료직을 사퇴하여 일본정계는 둘로 갈라지고 정한론의 후유증은 곧이어 이른바 ‘서남(西

南)의 역(役)’ 이라는 사족(士族)의 반란으로 이어졌다. - [네이버 지식백과] 정한론 [征韓論] (두산백
과)참조

6)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시발로 1813년에는 제주도에서 민란이 1819년에는 궁권과 경기도에서 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민란은 1862년 진주민란을 비롯하여 1863년에는 충청, 경상, 전라도 각지와 제주 

등지로 이어졌다 (감상웅외, 『일제침략사 65장면』, 가람기획,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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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894년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된 시기였다.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일본의 강요로 갑오경장이라는 내정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2. 청일전쟁의 원인 

청일전쟁의 발생원인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대륙진출과 조선지배의 야욕이 직접

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와 시장의 확보

차원에서 청일전쟁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자신들의 이익선(利益線) 확보를 위해 군비

확장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1894년 초 이후 조선에서 전개되고 있던 농민전쟁에서 

개입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청국의 대조선정책도 청일전쟁의 중요한 원

인이 되었다. 청국정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형세를 오판하고, 당시 일본에 비해 우

월하다고 판단하여 일본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였다.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촉발원인은 갑오년인 1984년 ‘척왜양창의(斥倭洋昌義)’라는 

구호를 내걸고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이 제공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왕조사회의 말

기적인 증상으로서 조선의 민중들이 생존을 위해 기득권층과 투쟁을 벌인 백성들의 

처절한 봉기였다.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김개남과 손화중을 장령으로 

삼아 규율과 체제를 확립하고, ‘제세안민’과 ‘왜병격퇴’ 등 4대 강령을 내세워 집강

소를 설치하고 휴전과 개전을 반복하며, 11월 공주 우금치에서 정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에 패할 때까지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두 번째 중요한 촉발요인은 민씨정권이 농민혁명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

고, 외세를 불러들인 것이었다. 동학군이 세력을 확장하자 민씨정권은 청국에 군사

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청군이 6월 초에 아산만에 상륙하였다. 

농민혁명과 그로 인한 청군의 출병 의도는 일본정국이 국면을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일본정부와 군부가 출병을 하는 구실을 주게 되었다. 즉 일본천황은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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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청일 양국 간에 체결된 텐진조약을 근거로 4월 29일 드디어 파병결정을 재가하

였다.7) 

3. 청일전쟁의 경과 

청일양국의 군사적인 개입의 목적은 서로 달랐다. 청국은 농민군 진압과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정권의 전복을 통한 대청우

위와 조선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6월부터 내정개혁에서 종속으로 대조선

정책을 전환한 일본은 청일전쟁 도발 직전인 6월 14일 영국과 영일개정조약을 조인

하여 조선침략 시 영국의 외교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조선정부가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양력 6월에 청나라가 파병하자 일본도 텐

진조약에 근거하여 동시에 조선에 파병함으로써 세력 만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청일전쟁은 일본군이 7월 23일 경복궁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서

울의 조선군대를 무장시킨 다음 아산 근처에 집결한 청군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

다. 1984년 7월 25일 일본해군은 아산만 앞바다에 있는 풍도(豊島)에서 청국의 육

군을 싣고 오는 청의 함정을 습격하여 청국 군사 1,200여명이 익사하였다. 청·일 

두 나라 군대가 조선 내에서 충돌한 것이다. 이어서 7월 29에는 성환(成歡)에서도 

두 나라 군대가 충돌하여 일본군이 압승하였다. 양국은 8월 1일 선전포고를 하고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일본군은 9월 15일에서 17일 어간에 진행된 평양전투에서도 승리하였으며, 압록

강 어귀에서 벌어진 황해해전에서도 승리하였다. 일본 해군은 우세한 전력으로 연

승하며, 산둥반도의 웨이하이웨이(威海衛)까지 점령한 후, 1895년 2월에 청국함대

를 격파하여, 북양함대(北洋艦隊)는 전멸하고, 청나라 북양수사제독(北洋水師提督) 

정여창(丁汝昌)은 항복문서와 함께 모든 군사물자를 일본에 양도하고 자결하였다. 

7) 이것은 조선 민씨정권의 청군 개입요청 보다 하루 빠른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일본의 침략 의

도는 사전에 준비된 것이며, 추후 계획된 수준을 밟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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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은 1895년 3월경에는 발해만 및 산둥반도를 장악하고, 북경과 천진을 위

협하였다. 그러자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재에 나섰다. 일본은 결국 청국과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을 체결하여 전후처리를 하였다. 일본은 승

전 대가로 청나라 1년 예산의 2.5배 수준의 배상금과 중국의 영토인 랴오둥반도(遼

東半島), 타이완(臺灣) 등을 할양받았다.

그러나 만주로의 진출을 꾀하는 러시아는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장악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이에 간섭하여, 중국에 랴오둥반도를 

반환토록 압박하였다. 일본은 힘의 열세를 절감하며 랴오둥반도를 반환하였다. 일

본의 러시아에 대한 불만은 심화되어 러일전쟁의 씨앗이 잉태되었다. 

<그림 1> 청일전쟁 요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청일전쟁 [First Sino-Japanese War, 淸日戰爭]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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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일전쟁의 영향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의 승리는 당시 한반도 정세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청국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이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 중 갑오개혁을 강요하였다. 또한 조선과 청나라 간에 맺은 ‘통상무역장정

(通商貿易章程)’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내정을 간섭하는 등 지배권 확보를 도모하

였다. 

둘째,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

한 일본군은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도 철병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선에 대한 

침략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셋째, 조선정부는 일본의 간섭으로 갑오경장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개국기원

을 채택하여 청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였고, 중앙관제와 사회개혁 등을 추진

하여 독립국의 위상과 근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침략의 의도

를 지닌 일본의 간섭 등으로 근대민족국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의 조선

침략을 본격화하는데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넷째, 일본 측의 기만적이고 침략적인 정책이 가시화되자, 그들의 교만, 방자한 

태도에 실망한 조선의 정권이 자국의 이권을 추구하는 러시아와 미국 등의 세력 등

과 활발하게 교섭을 추진하는 또 다른 외세의존의 결과를 초래하여, 명성황후의 시

해사건인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및 러일전쟁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5. 청일전쟁의 교훈 

청일전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주변국의 이익이 충

돌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그러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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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 등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으로서 능동적

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지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해결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가 힘이 없어 외세에 의존해 한반도의 내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청일전쟁이나 한국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에서 주변 국가들의 힘이 충돌되어 

다시 한반도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세의 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강하고 자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통상적으로 국내정치는 잘못되더라도 바로 고치면 되지만, 외교안보전략

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합병을 승인했다. 조선이란 나라와 조선

인의 국제적인 지위는 그들 강대국의 희생양이었다. 당시 고종과 대원군 및 민비세

력은 국내적으로 부국강병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모르고 

외교에서도 완전히 실패함으로써 나라를 잃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안보

전략을 세우고 그 틀 속에서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외교안보전략은 국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 약한 

국가인 대한민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외교안보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8) 

그러나 이러한 교훈만 갖고 21세기의 현 상황에 바로 대입하여 전략을 세울 수

는 없다. 한반도는 당시와는 달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주변 환경도 많은 차

이가 있어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8) 손자병법에서는 적을 굴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전쟁의지를 꺾는 것이며(上兵伐謀), 

차선책은 외교를 하는 것이고(其次伐交), 그 다음이 병력을 일으키는 것이며(其次伐兵), 가장 하수는 상

대방을 공격(其下攻城)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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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북아지역의 외교·안보상황 평가

1. 한반도의 지정경학(地政經學)적 위상과 특성

우리 한반도는 지정경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위치에 놓여 있다. 한반도는 지정

학적 림랜드(Rimland)요, 문명충돌의 단층선(斷層線)이다. 한반도는 아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교량적 위치에 있다. 한반도는 중국이라는 대륙문명과 일본이라는 

해양문명의 접점지대로 융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대륙과 해양세

력의 교량역할뿐만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한꺼번에 포용하면서 다양성의 조화를 이

룰 수 있는 대국(大國)적 잠재가능성이 매우 큰 곳이다.9) 

한반도는 대륙국가의 해양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이며, 해양국가의 대륙진출을 위

한 교두보이다. 한반도는 중국의 만주와 러시아의 연해주와 맞닿아 있다. 동쪽으로

는 일본과, 서쪽으로는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한반도는 

군사대국인 중국,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끼어 있고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한국처럼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

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힘이 충돌하는 군사적인 요충지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앙적(Central), 병참적(Communication), 기지적

(Base), 육교적(Landbridge), 그리고 완충적(Buffer)인 모든 기능이 복합적으로 수

행되는 중요지대로서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의 전초기지이고, 일본의 긴

요 지대이며, 중국의 변방지대이자 러시아의 동방초소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과거

부터 주변 강대국의 힘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이러한 지정경학적인 전략적 위상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상수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태평양의 군사력에 대한 방아쇠이다. 대륙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봉쇄하고, 일본열도를 방어하기 위해 긴요하다. 특히 G2 세력

으로 등장한 중국의 대외진출을 봉쇄하는 핵심적인 지역이다.

9)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중국 대륙의 한 귀퉁이에 달랑 매달려 있는 ‘혹’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

계지도를 거꾸로 보면 그 ‘혹’이 태평양으로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반도는 대륙의 관점에

서 보면 귀퉁이의 혹에 불과하지만 해양의 시점에서 보면 명당 중 명당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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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대륙 진출의 발판(springboard)임과 동시에 일본열

도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이다.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두 차례에 걸친 대륙진출 

기도, 구한말 일본의 대륙진출 도발, 한국전 당시 미군 후방지원 역할 담당 등의 

역사적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대륙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다. 한반도는 해양 진출

의 관문임과 동시에 해양 세력의 침략 완충지대(buffer zone)이다. 몽고군의 일본 

정벌 기도,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 등의 역사적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막는 수갑이다. 부동항을 통한 해양 

진출 및 대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한반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지정경학적 위치는 불변적 요소로서 앞으로도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반도는 20세기 초반처럼 주변국 간의 이해관계가 충

돌할 경우 언제든지 그 분쟁의 와중에 직접적으로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

하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모두 한국보다 우월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군사력은 한국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

여 건설, 유지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될 경우 한반

도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의 실체가 될 수도 있다. 주변국들이 군사혁신 차원에

서 첨단 군사력을 발전시킬 경우, 한국의 군사력은 더욱 왜소화되어, 안보 취약성

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정경학적으로 한반도는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세계 4강에 의해 포위된 형국

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그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륙세력과 해양

세력의 가교라는 이점을 잘 활용하면, 유라시아 대륙과 5대양 및 전 지구적으로 뻗

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통일과 번영 및 국위선양을 도모할 수 있다.

2. 한반도 안보의 역사적 특성

우리나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가 교차하는 동북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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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축선 상에 위치한 반도국가다. 한반도가 세력균형을 이루는 완충적 위치에 

있어 한반도의 향배가 세력균형에 중요 가변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요충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북방과 남방 양면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

아 왔다. 즉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할 경우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왔다. 주변국이 한반도를 영향권에 두고 싶은 관심지역으로 분류하여 힘의 행사를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000년 역사에서 약 970여 회나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다. 한

반도는 주변 강대국 간에 이해 충돌 및 분쟁 발생 시 자동적으로 그 싸움에 휩싸였

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할 경우에는 주변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주변 강대국의 전쟁터로 유린당하였고, 원치 않는 대리전쟁을 강요받았다. 

멀리는 중국과 고구려의 대결, 몽고제국의 침략, 임진왜란 과 병자호란 등이 한반

도의 특수성에서 기인하였다. 근세 19세기 말의 청일전쟁과 20세기 초반의 러일전

쟁,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북의 분단, 북한의 6.25전쟁 도발, 유엔군의 참전, 중공군

의 개입, 정전협정 체결과 지금의 대치 상황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비롯

된 산물이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은 주변강대국들의 각축전에서 희생되어 온 약

소국이었던 우리의 처절한 신세를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불변의 

것이지만 그것이 항상 불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튼튼한 국력과 안보태세, 그

리고 슬기로운 외교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연결고리로

서 오히려 그것이 지정경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안보전략가

는 한반도의 지정경학적인 위상을 적극 활용하여 주변세력들 사이에서 균형자, 안

정자, 그리고 완충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륙과 해양에 동시에 진출하면서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하고 대륙세력의 힘이 약화되었을 때는 우리의 

강역이 만주지역을 포함하였다. 고조선과 고구려의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대륙세력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나 안보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는 압

록강과 두만강을 경계선으로 하는 한반도지역을 확보하였다. 고려와 조선의 초중기

의 경우이다. 대륙세력의 힘과 해양세력의 힘이 균형을 이루면 한강과 38도선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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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세력균형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전형적이다. 대륙세력의 

힘이 절대적(元, 明, 淸)이면 한반도 전체가 그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해양세력의 

힘이 절대적(日本)이면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 힘의 균형축이 이동하면서 때로는 평

양-원산선이 힘의 균형축(통일신라, 고려후기)이 되었으며, 때로는 낙동강선이 균

형축(임진왜란, 한국전쟁)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역사는 길고 큰 안목에서 보면 일정한 흐름이 있다. 일시적으로 반동적인 방향

으로 되돌아 갈 수 있지만,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힘의 균형

과 국민들의 호국의지에 의해 안보환경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리 조국의 역사가 

바로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한반도 안보의 역사적 특성을 인식하고 평화통일된 일

류국가를 바라보며 국력을 기르고, 호국의지를 배양하여, 한반도 주인의 역사를 다

시 주동적으로 써야한다.

3. 미·중 양강구도 부상과 동북아의 안보 불안정성 증대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동북아 차원에서 보다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

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인구의 약 25%, GDP의 23%,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과 갈등 요인이 상충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직도 갈등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

일 문제, 군비경쟁, 국경분쟁,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북방3각과 남방3각 간의 충돌

가능성 등 전통적인 안보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중·러 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설정과 그리고 미·일의 안보협력 강화 등 중·러와 미·일 간의 역내 

기존의 냉전시기 동맹관계에 기초한 블록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역내 안보 불안정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국력격차가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역내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중

국의 G2로의 부상은 이 지역의 세력균형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

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은 경이적이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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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3년까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평균성장률은 약 10%였다. 같은 시기 

세계 평균 성장치인 3.3%의 3배 가까운 수치이다.10)

미국은 중국의 대미 도전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 및 봉쇄전략(封鎖戰略)을 강

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의 패권 추구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쟁적으

로 군비증강을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미국이 상대적인 국력과 지위를 

바탕으로 상당기간 동안 동북아지역의 질서를 주도할 것이다. 그러나 초장기적으로

는 ‘미국 주도의 다강(多强)체제’를 거쳐 ‘미·중 양강(兩强)구도’가 정착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계속 지향할 경우에는 대미·일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

승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세력 균형자’ 역할을 지

속하는 한,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지역 국가 간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미국의 경쟁국가인 중·러의 국력을 고려해 볼 때 미국에 정면 도전은 곤란할 것이

며, 당분간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결성하더라도 미 단독 또는 한·미·일 협력

체제가 우세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급격한 국력 신장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견제

가 증대되면서 역내 국가 간 경쟁관계가 심화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첨단전력 위주의 군비경쟁 심화로 역내 군사적인 밀도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

다.11)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약 25%가 집중되어 있고, 세계적인 강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적과 동맹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질서가 아닌 사안별 협력과 

경쟁관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중국의 GDP는 1978년 3654억 위안에서 2006년 23조4280억 위안으로 64배 늘었다. 1인당 GDP는 

같은 시기 381위안에서 1만8300위안(추정치)으로 48배로 증가했다. 1978년 중국의 대외교역액은 206

억 달러였는데 1990년에 1154억 달러, 2000년에는 4742억 달러, 2006년엔 1조7604억 달러가 되었

다. 30년 전 중국은 대외교역액 순위에서 세계 27위에 불과했지만 2010년 기준으로는 2위다. 외환보

유액의 증가도 눈부시다. 개혁개방 첫해 1억6700만 달러였지만, 2006년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

하고, 2011년에는 2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구매력 기준 GDP는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이 이미 미국

을 앞선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11) 2000-2010년간 세계 군사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은 약 25%나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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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국가들의 동시적 강대국화와 국가전략이 맞서는 구조는 개별 국가들 간 이

해 대립의 심각화 및 역내 질서의 불안전성을 높일 개연성이 크다.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한편에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 군사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

한민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간에는 영토 혹은 역사문제와 같은 내

셔널리즘의 대립이 상존한다. 

현재 동북아에서 미·일 간에는 안보협력 강화가 지배적 추세인 반면, 중·일 

간에는 역내 영향력 확대를 놓고 상호불신이 심화되는 대립지향적 쌍무주의가 추세

이다. 더 나아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연대를 확대하면서 미국의 단극지배

체제를 견제할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4. 주변국의 한반도 전략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전략은 단적으로 말하

여 남북한 간의 통일 등 현상변화보다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 또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우선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12)

미국의 한반도 안보전략의 기조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보다 강

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개입(介入, Engagement)을 확대하여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유

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안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통일 문제는 

한반도 당사자 해결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장기 목표는 한

반도에서 영속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현상유지 정책이다. 현상유지란 어디까지나 미

국이 균형자로 기능하는 미국 주도하의 현상유지를 의미한다.

중국에게 한반도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순치(脣齒)관계’로 표

현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이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만 냉전의식을 극복하고 상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해 건설적 역할

을 다짐하고 있다. 즉 중국은 외세의 개입 없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며, 통

일이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달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12) 이규열, “중장기 한미동맹 발전방안,” ｢안보논총(1)｣(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1), pp. 30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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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은 ‘동북아 新국제질서의 형성’이라는 목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①한반도의 안정 유지, ②한국과 경제교류협력 강화, 

③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④대북한 지원을 통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등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은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을 통한 한

반도의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균형적 조정을 통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

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안보전략의 목표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

발생을 방지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목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서 한국에 대한 공식지지를 표명

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일본은 안보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하며, 북한이 

남한에 대해 위협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된다

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한일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 

안보전략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일본은 명목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

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반도를 ‘이익선(利益線)’의 개념으로 보고 있으

며, 통일 대한민국이 군사와 경제면에서 일본의 경쟁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

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일본인들은 통일된 한국보다 분단된 남북한 상태가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이 평화통일 과정에서 안정의 균형자적

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영토와 에너지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

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 핵심은 다소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갖더라도 정치

의 안정을 기하고, 안보 억지력을 확보하며, 정부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전방

위적인 실용주의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전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

다. ①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②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익 추구, ③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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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력 복원, ④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이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기조

는 한국 중심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가 핵심이다. 러시아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

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정의롭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해결을 희망

하고 있다.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되는 경우에는 극동에 대

한 러시아의 이해를 위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반응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남북한의 직접대화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지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일부학자들은 경제력이 우세한 대한민국 주도의 독일식 

흡수통일 방식을 현재 한반도 통일의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

Ⅲ.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목표 및 추진기조13)

1. 핵심적인 국가이익과 주권수호

모든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며, 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힘 또는 권력을 추구

한다.14) 이렇게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익을 국가이익이라고 부

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 경제발전, 국가위신 등이다.15) 이들 세 가지 

요소들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국력을 가름하는 척도

가 되고 있다. 예컨대 경제발전이 이룩되면 군사력의 증강이 용이해지며, 군사력이 

증강되면 국가안보가 강화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증진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높여 준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국가이익을 꾸준히 증대시켜 강력한 

국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게 된다.16)

13) 제3장의 내용은 졸저 국가전략론과 대한민국안보전략론의 내용을 보완 발전한 것임을 밝혀둔다.

14)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73), p. 36.

15) 로버트 오스굿(Robert Osgood)은 국가이익의 근본요소를 국가안보 또는 자기보호(Self- Preservation)

라고 표현한다. 영토의 보전, 정치적 독립, 정치제도의 유지 등이 자기보존이며, 자급자족능력, 국가위신, 

민족적 영광 등은 국가이익의 추가적 요소로 간주한다. 찰스 베어드(Charles A. Beard)는 국가이익의 핵

심적 요소로 영토의 보전과 경제적 번영을 꼽고 있으며, 알렉산더 조지(Alexander L. George)와 로버트 

코헨(Robert Keohane)은 국가안보, 정치적 자유, 경제적 번영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한스 모겐소

(Hans Morgenthau)는 국가이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가안보를 지적하고, 국가안보는 영토의 보전, 정

치제도의 유지, 민족문화의 창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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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는 국가안보 달성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한반도 차원에서

는 남북한 평화체제 정착 및 통일이라는 복수의 과제들을 안고 있다. 동시에 동북

아 차원에서도 평화와 번영질서 유지에 공헌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갖고 있

다. 국내적 차원에서 달성하려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 실

현하려는 평화체제 정착 등의 국가적 목표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평화유지와 번영이

라는 과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동북아 차원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 없이 대

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성립할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지역질서의 형성과 유

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존망과 핵심적인 국가이익은 생존을 보장하면서 평화통일을 달성하

고, 자유와 복지, 번영이 충만한 부강한 국가와 품위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이익에 대한 국내외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한 나라가 주권을 수호할 수 없거나, 정치적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

은 국가기능을 상실한 나라이다. 주권의 수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힘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통일 이전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든, 통일 이후의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든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방위력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주권수호를 위한 자주국방의 구현을 위해 장기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소요 군사력을 점진적으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국권(國權)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안보전략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한반도 전체의 방위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향후 주변국으로부터

의 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므

로 북한의 위협에 중점 대비하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

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한반도 평화창출과 평화통일

국가는 평화를 유지하고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

16) 박준영, 국제정치학(박영사, 2000),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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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가안보목표를 설정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

가 제 분야의 노력을 통합 및 조정한다.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의 생존 측면에 중점

을 둔 국가전략의 다른 표현으로서, 군사력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전략

이다.

대한민국은 세계화·국제화라는 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의 번영 및 

발전의 기틀을 다져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 따

라서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안정된 평화를 창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평

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북한 당사자 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기본합의

서 정신에 입각하여 정전협정 체제를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중

요하다. 남북한 간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보장, 나아가서 유엔

이 보장하는 소위 ‘2+2 방식’을 고수하되, 보조차원에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 또

는 다른 형태의 한반도 평화협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3. 부강하고 자주적인 일류국가 건설

부강하고 자주적인 일류국가 건설은 모든 나라의 목표이자 비전이 될 수 있다. 

국가가 생존을 보장받으면서 번영･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부강해야 한다. 국

제사회에서 자주적인 외교력을 행사하고, 존경과 신뢰를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는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따라서 부강한 일류국가 건설은 국가전략

의 목표이자, 안보전략의 목표가 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경

제력, 인구, 국가자원, 안보능력 등과 같은 외형적인 요소가 그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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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위역량을 갖춘 준(準)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 및 대륙세력의 결집지역에서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강해야 한

다. 냉전적·반도적·의존적사고와 행동에서 탈피해야 한다. 범세계 차원에서 전략

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국적인 국민의식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국가역량 즉 국력은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의 방향 설정과 그 성패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우리는 협소한 국토, 제한된 자원, 남북 대치상황 등 국가역량을 제약하

는 요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동안 이룩한 과학기술력, 사회적 다원

성에 기초한 체제통합능력,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조화롭게 병

행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조국을 부강하면서 자위역량을 갖춘 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

쟁을 부인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유지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 안

정의 핵심이요, 동북아의 안정은 세계평화와 안정의 기반이다. 동북아의 안정과 주

변 네 나라간의 긴장요인을 감소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평화정착이 되

어야 한다.

한반도는 주변 네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 곳이다. 이들 나라

들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해를 달리하며, 협력·경쟁·대립관계에 있다. 그들

은 각기 남북한을 그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지렛대로 생각한다. 그들 사이의 이

해 충돌이 남북한 간의 충돌까지를 내포하게 된다.17) 

동북아 정세는 남북한 관계의 전개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남북한 간의 분단과 

17) 근대역사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등 여러 번의 군사충돌이 한반도와 관련해 있었는데, 분

단 상태에서는 그와 유사한 일이 쉽게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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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의 지속은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치·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

다. 반면 남북한의 협력과 통일의 진전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경제발전을 촉

진하고 정치·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이다.18) 

우리는 안보역량을 구축하여 한반도 전체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을 확보함으로써 냉전적, 반도적, 의존적인 사고에서 완전탈피하고, 지구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국적인 국민의식을 형성해야 한다. 한민족의 생존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북아에서 전략적인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역내 해

양 및 대륙세력의 결집지역에서 한반도는 지역안보와 안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

다. 강대국들에 의한 전략적 관심과 개입의 주축으로서의 위치와 가치를 확보하여

야 한다.

5. 다자간 지역안보체제의 구축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세계질서의 다원화 및 국제사회의 다극화, 국제관

계에서 경제력의 비중 증대에 따라 힘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

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의 패러다임 및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새로운 안보개념

으로서 포괄적 안보, 공동안보(共同安保, Common Security), 협력안보(協力安保, Cooperative 

Security) 등이 제시되고 있다. 즉 다자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주변국들과도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안보적 협력을 도

모하여야 한다. 우리의 국력은 많이 신장되었지만 아직도 능력 및 자원은 한계가 

있고 안보위협의 다양성 때문에 완전한 자주국방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추구하면서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

요 관련국뿐 아니라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동북아지역에서 냉전

이 종식되더라도 한반도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방향으로 

세력이 재편될지 아직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이다.19) 따라서 우리는 당분간 

18) 민병천, 평화통일론(대왕사, 2001), pp. 54-57.

19) 동북아 안보환경의 특수성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세계 4대 강국이 이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

을 벌이고 있고, 이들 간에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공통점이 많지 않다는 점이

다. 동시에 이념적 갈등의 잔존,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군비경쟁,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사이의 무력

대치 상황 등 불확실한 상황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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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여 주변국들과의 군사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가면서 지역 

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공존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6국 체제가 안정되어야 하고, 全방위적 안보협력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관련 다자협력체제를 남북한이 주도하는 지역협력체제로 

발전적으로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20) 이 때 다자안보협력체

제는 남북한 평화공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및 보장 장치의 일환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협력기반의 확충에 노력해

야 할 것이다. 미국과는 정치·군사·안보·경제적 측면을 망라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면서 북한의 동맹

국인 중국과는 부분적 협력에 머물러 왔던 양국관계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대시

켜 동반자로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북아 안보문제에 적극 참여하려는 러시아

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동반자적 우

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 전략뿐 아니라, 미국 등 강대국의 세계전략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한반도 문제를 다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켜 우리의 주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가 한반도 평화의 공고화와 평화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전략적인 사고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주변 강국의 안정적 관리

한반도는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가 촘촘히 얽혀 있는, 기회이자 위기의 땅이다. 

20) CSCAP, 4자회담, 6자회담, ASE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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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주변 4대국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힘이 약하

고 분열되어 있으면 서로 지배하려 들겠지만, 강하고 단합되어 있으면 우리와 협력

하려 할 것이다. 

세계화 ․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안보 ․ 외교 ․ 정치심리 ․ 경제전략이 다층구조를 이

루고 상호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각 전략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다차원적

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그동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정

세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한 ․ 미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주변국들과의 균형외교를 

실시하면서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앞으로 핵 보유와 막강한 경제력을 통해 세계 강국으로 등장이 예견되는 중국, 정

치 ․ 군사 대국으로 부상할 일본,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4국이 포진하고 있는 아 ․ 태 

지역에서의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적 역량의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주변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균형적인 외교란 상호

주의 원칙과 전략적 협조의 외교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명분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되, ‘불공평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 주변국 외교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균형적인 외교를 통해 동북아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변국간의 경쟁과 마찰이 첨예

한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대륙 및 해양세력의 이해가 교차되는 지역으로 안정적 안보여건을 구

축하기 위해 동맹관계의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안보전략에 대한 주

변4국의 관심과 이해가 지대하므로 통일 전후의 동맹관계의 재정립은 주변국을 함

께 배려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할 것이다. 

미래 세계질서에서 대한민국이 고민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사안은 ‘이이제이(以夷

制夷)’와 ‘이소제대(以小除大)’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어느 국가군(群)과 전략적 동

반자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대전략을 구상할 

때,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는 국제질서의 상층부에 속하는 동시에 가치와 제도를 공

유하는 국가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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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역사에서 한 강대국이 주도하는 다자안보 구도는 모두 실패했음을 감안

할 때 대한민국과 같은 중간 규모의 국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할 경우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그 의도를 의심받을 필요가 없기 때

문이다.

대한민국의 동북아 전략은 중국변수를 둘러싼 올바른 위치정립이 중요하다. 최

근 중국은 경제·군사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격상시키고 

교류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제통합에서 군비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자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성장방식에 대한 한계를 드러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에서 작동하

는 동안의 대한민국의 생존외교는 ‘1동맹 3친선 체제’가 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견고히 한 바탕 위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친선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전략이 있다.

7. 외교의 다변화·다원화·다자화 추진

정부가 외교를 할 때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 정책적 차원의 이슈별, 

지역별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세계라는 시스템 안에서 사안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외교는 과

거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21) 

장기적인 국가안보전략의 틀 속에서 안보외교전략을 세울 때는 통일된 이후의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시각과 안보전략을 심

도 깊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1)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남북분단의 상존, 특히 최근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 등

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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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미국외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절대적인 지원

세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전

략적 이익의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동맹의 성격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기조로 주변국 외교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주변국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여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대 일본외교는 과거 한반도 침략과 분단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닌 일본이 한

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지원하도록 적절한 역할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우

선 한 ․ 미 ․ 일 협력체제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한 ․ 일 안보대화 및 협력을 강화해

야 한다. 남북한 관계 진전 시 악화될 소지가 있는 대일감정을 해소하도록 상호 이

익이 보장되는 노력을 부각해야 한다. 그리고 북 ․ 일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으로 북

한지역의 경제재건에 일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대 중국외교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과 아 ․ 태 지역에서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관계의 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제1의 교역국이며, 대

륙에서 발생한 황사를 우리는 마실 수밖에 없는 바로 이웃이다. 그리고 우리의 동

족인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G2의 위치에 올랐다. 우리 경제는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은 미국 일변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대중국 

외교는 명줄이나 다름없다.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에 상응하는 안보협력관계 증

진에 힘써야 한다.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의 한중 관계 발전에 저해가 될 외교과제 

해결을 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

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 일

본이 갈등 시는 우리가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대 러시아 외교는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한 ․ 러 

관계의 발전이 지역 안정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추

진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러시아의 대 한반도 외교가 친북외교

로 발전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의 틀 속에서 러시아와의 

긴밀한 정책을 전개할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개발, 

태평양 해양협력과 시베리아 자원개발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 동반자로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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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일과정에서 전략적 우호세력이 되도록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국제적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 주변국과의 적극적

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대북 전쟁 억지력을 외교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의 지정경학적 유리점을 활용하여,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

의 발전에 유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통일의 시기에 이를 반대하는 주변국을 설득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 당시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수행했던 안

보와 통일외교의 사례를 교훈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면서 자주적인 외교를 다변화 · 다원화 · 다자화

해 나간다면, 국력에 어울리는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정치적 자

주 및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고 국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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